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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초대의 말씀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노인부양과 아동 돌봄의 사

회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

불어 서비스 공급기관들은 자기부담금제 도입, 바우처사업의 확대, 기업의 사회서비

스업 진출 등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경영관리, 기업과의 경쟁 등에 대

응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가 도입되지 않으면 기관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본 원에서는 ‘복지경영’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복지경영 도입과 정책과제』를 연차적으로 연구하고자 합

니다. 2010년은 본 연구의 1차년도이며 ‘복지경영의 개념 정립 및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의 복지경영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를 연구합니다. 차후에는 복지경영 실태조사

와 복지경영 도입의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원은 복지경영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1차 포럼의 주제는

“복지경영의 개념과 정의”를 주제로 3회에 걸쳐 포럼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2

차 포럼의 주제는 “사회서비스 공급기관과 복지경영”이며, 3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

입니다. 포럼의 발표문과 토론문은 향후 Working Paper 형태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귀하를 제 3회 복지경영포럼에 초청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오셔서 ‘복지경영’에 대

한 다양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포럼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참석여부

의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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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서비스 공급모형 및 신중도의 개혁방향

독일의 사회서비스 공급모형 및 신중도의 
개혁방향1)

박수지(연세대학교 박사후연구원)

1. 서 론

독일에서 ‘사회시장(Sozialmarkt)’이란 사회서비스가 교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여기서 ‘시장’이란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 및 수요가 존재한다는 의미일 뿐, 그 조절

기제까지 포괄하는 개념은 아니다. 일반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관계, 특히

가격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자율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사회시장에

서 사회서비스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자율적인 상호작용이 아닌 ‘집단적 의사결정과

정’을 통해 결정된다. 여기서 집단적 의사결정이란 서비스 전달자와 그 비용을 지불

하는 공공기관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비스 기관을 선택하는 수요자 사이의 다층적 의

사 결정을 의미한다. 

본 글은 독일 사회시장의 사회서비스 공급 구조를 개괄하고 독일 신중도의 개혁

방향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독일의 사회서비스 영역을 개괄

하고, 사회서비스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있는 지자체의 연방 및 주정부에

대한 위상과 업무를 간략히 알아본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시장 내 사회서비스 비용

주체와 전달주체 간의 일반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개괄하며, 독일 복지국가의 위기관

1)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보건사회연구원 2007-12 용역보고서 )" 중 본인이 집

필한 독일 부분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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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전략과 이에 따른 사회서비스 주체의 성격변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사회서비스 3대 영역2)

  가. 사회보장 서비스
  
사회보장 서비스란, 사회보험법에 의해 제공되는 현금급여 이외의 모든 서비스를

일컫는다. 특히, 사회보장 서비스의 대부분은 고용촉진법(사회법 III), 질병보험법(사

회법 V), 수발보험법(사회법 XI)에 의거해 제공된다. 

고용촉진법에 의해 고용청은 실업자의 노동시장 통합을 목적으로 실업부조 이외

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계획 및 실행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통해 실업자 대상

사회서비스가 구체화되는데,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청소년 직

업훈련, 청년실업자 지원사업, 장애인 노동시장 통합 프로그램, 장기실업자 지원사업

이 있다. 고용청은 고용촉진법에 의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타 기관의 해당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 

질병보험법은 질병 수당 이외에 응급 진료소, 이동식 간병 시설, 일반병원의 의료

및 간병 서비스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질병보험에 의한 의료 및 간병

서비스는 의료 예방 서비스, 대체의학 서비스, 가내치료 서비스까지 포괄한다. 

질병보험에 의한 의료 및 간병 서비스의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1995년

수발보험법이 다섯 번째 사회보험법으로 도입되었다. 수발보험법은 입소식 혹은 이

동식 수발 서비스 시설 및 그 서비스의 제공을 법률적․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질병

보험법과 수발보험법에 의한 서비스 비용은 공적 질병보험 조합에 의해 지불된다.  

  나. 사회촉진 서비스
 
독일의 사회촉진법으로 아동 및 청소년 복지법(사회법 VIII), 장애인 고용을 위한

2) 그 밖에 보상법(Regelung für Entschädigung von Kriegsfolgen), 재해구호 및 보상법(Regelungen zum 
Zivilen- und Katastrophenschutz Entschädigung), 범죄희생자보상법(Entschädigung für Kriminalopfer)
에 의한 사회서비스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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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법 IX), 연방교육촉진법(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주거생활법

(Wohngeldgesetz)이 있다. 이들 중 아동 및 청소년 복지법에 의한 서비스는 사회촉

진 서비스 중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영역이다. 아동 및 청소년 복지의 주체는 사

회법 VIII에 의해 지자체 및 주 정부의 청소년 청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 정부 및

연방 차원의 기구들로 규정된다. 아동 및 청소년 복지법에 의거한 서비스는 크게 다

음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① 아동 및 청소년 지원서비스: 사회법 Ⅷ 11조 이하에 의거한 정규교육 이외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스포츠 및 취미생활 등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직업 선택, 

학교생활, 가정환경과 관련된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② 양육지원서비스: 사회법 Ⅷ 16조 이하에 의거한 부모 상담 프로그램, 양육 관

련 문제 해결 지원 프로그램, 양육 관련 위기상황 개입 프로그램 그리고 영․유아

탁아시설 지원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③ 아동 및 청소년 보호서비스: 사회법 Ⅷ 22조 이하에 의거하여 아동 및 청소

년의 심리적․육체적 피해를 예방 및 보호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

한다. 

④ 청소년 재판법에 의한 서비스: 청소년 재판법 38조에 의거해 지자체 청소년

청에서 제공된다. 재판 과정에서의 사회사업과 형 집행 과정에서의 교정사업을 의미

한다.  

  다. 사회부조 서비스

사회부조와 관련된 법으로 연방사회부조법(Bundessozialhilfegesetz), 노인 및 장

애인의 기초생활보장법(GSiG), 망명신청자 기초생활보장법(AsylbLG), 실업부조법

(사회법Ⅱ)이 있다. 이들 중 연방사회부조법과 노인 및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법은

2005년 사회법 XⅡ에 포괄되었다. 사회법 XⅡ에 의한 사회부조의 사업 주체는 개

별 지자체이다.   

사회법 XⅡ에 의한 사회부조는 빈곤한 사람의 생계 지원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도움까지 포괄하고 있다. 사회법 XⅡ은 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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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실질 사업에 대한 내용, 즉 부조급여 및 서비스와

관계된 것은 다음의 3장부터 9장까지이다.  

3장 생계지원: 빈곤한 사람(노인, 장애인, 실업자 제외)에 대한 부조급여

4장 노인과 장애인의 기초보장: 빈곤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부조급여

5장 보건에 대한 지원: 특히 사회법 XII에 의한 사회부조수령자의 의료보험비 지원

6장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대한 부조급여 및 지원

7장 수발(노령과 장애 시)에 대한 부조급여 및 지원

8장 특수한 사회적 상황(노숙자, 알콜중독자 등)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9장 기타 위기에 처한 자에 대한 지원

지자체의 사회부조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지자체의 여성, 장애인, 청소년 사업

과 관련되어 분화되어 접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회부조를

담당하는 사회청과 별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종합센터>와 <수발서비스 종합센터>

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사회부조 대상자와 연계되어 연방차원의 고

용(실업)보험제도와 수발보험제도를 지역사회차원에서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사회서비스 공급모형

  가. 사회서비스 체계의 구심점: 지방자치단체

독일은 행정적으로 크게 연방, 주 그리고 지방(Gemeinde)으로 구분된다. 연방에

는 중앙정부가 형성되고, 주와 지방에는 자치기구가 형성된다. 연방은 독일의 헌법

인 기본법을 통해 지방이 민주적 대표기구를 구성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28조 1

항). 이 자치기구는 한국의 광역지자체 그리고 기초지자체와 유사한 위상을 지닌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중앙정부를 연방정부, 주의 지자체를 주정부 그리고 지방의 지

자체를 그냥 지방자치단체라 부르기로 한다. 또한 주정부와 지자체를 함께 거론할

때는 지방정부라 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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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독일 지방자치단체 구조

장(長)1)

시행정당국, 시장,
행정시장

1. 일반행정
2. 재무행정 
3. 공안행정
4. 교육 및 문화행정
5. 사회 및 보건 행정
6. 건설행정
7. 공공기관 관련 행정
8. 경제 및 교통 행정 

    

50. 사회청(sozialamt)
51. 청소년 청 
52. 스포츠청 
53. 보건청
54. 종합병원 관리청
55. 평등을 위한 청   

  주: 1) 남부독일의회법을 갖는 경우(바덴 뷔텐베르그주, 바이어른 주)는 시장이, 북부독일의회법을 갖는 경우(니더작센주, 노르드
베스트팔렌주)는 행정시장이, 행정의회법을 갖는 경우(헤센주, 슬레스비히홀스타인주)는 시행정당국이 지자체의 장(長)이 
된다.  

출처: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8, p. 18. 

연방정부는 연방법에 의거해 주정부와 지자체의 지위 및 권한과 의무를 규정한다. 

그러나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지방은 연방에 속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에 속

한 것으로 간주된다. 각 주들은 서로 다른 지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주에 속한 지방

의 행정 단위를 나누고 지자체 행정부와 의회의 명칭, 역할, 임기를 규정한다. 

지자체가 수행하는 업무는 성격상 크게 ‘임의과제’, ‘주정부의 지침이 없는 의무

과제’, ‘주정부의 지침이 있는 의무과제’, ‘주정부의 과제’의 네 가지로 나뉜다.3) 지

자체의 사회서비스 업무는 이 중 ‘주정부의 지침이 있는 의무과제’에 해당하고, 이

업무는 주로 ‘사회 및 보건행정 부’를 통해 실행된다. 

독일 기본법 28조는 주정부의 관할권이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을 지원하기 위해 보장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을 지원(Daseinvorsorge)’할 일차적 책임이 지자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

3) ‘임의 과제’란 그 실행여부와 실행방식이 모두 지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과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 내 공공 박물관, 극장, 공원의 설립과 그 설립방식은 지자체가 주정부의 관여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한다. 둘째, ‘주정부의 지침이 없는 의무과제’란 주정부가 지자체에 부여한 의무과제로서 그 구체적

실행방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는 주정부에 의해 정규교육시설을 지

역사회에 구축할 의무를 갖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교를 만들고 운영할지는 스스로 결정한다. 셋째, 
‘주정부의 지침이 있는 의무과제’란 지자체가 이를 실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정부로부터 업무의 종류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하달되는 과제를 의미한다. 넷째, ‘주정부의 과제’란 지자체가 주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기능하는 과제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경찰업무가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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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법 I에는 이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급여의 핵심 전달주체인 지자체가 사

회급여 제공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의 다양한 비영리단체와의 협력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Bäcker․

Naegele․Bispink․Hofmann․Neubauer, 2008: 527). 결국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역할이 법적으로 공식화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지자체의 역할은 연

방 및 주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독일 대부분의 사회서비스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연방차원의 사회보험법, 사회부조법, 사회촉진법을 기반으로 실행되는데, 이들 법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할 주요한 사회서비스를 명시해 주고 있다.4) 연방법

에 명시된 사회서비스의 공급은 지자체의 의무과업으로서 연방차원 혹은 주정부 차

원의 기구에 의해 통제된다. 주정부 차원의 기관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서비스로는

청소년 교정 혹은 아동입양과 관련된 서비스 등이 있다. 주정부 차원의 기구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서비스로는 영․유아원 보육서비스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연방 및 주정부의 통제 또한 실질적으로는 지자체의 ‘사회보고서’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업무로서 사회보고서를 주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이는 지역사회

의 복지 전반에 대한 욕구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기초로 공공부문은 돌봄, 보

육, 고용 등의 사회서비스 영역별 그리고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대상자 집

단별 사정을 거쳐 그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 즉 이 보고서는 사회서비스 욕구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사회서비스 영역별로 얼마만큼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서비스의 질은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 얼마

나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한가, 지역 간 사회서비스 욕구의 격차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해설서라고 할 수 있다. 

4) 사회촉진법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 복지법(사회법 VIII), 장애인 고용을 위한 법(사회법 IX), 연방교육촉진

법(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주거생활법(Wohngeldgesetz)이 있으며, 사회부조법으로는 2005
년 이전의 연방사회부조법(Bundessozialhilfegesetz), 노인 및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법(GSiG), 망명신청

자 기초생활보장법(AsylbLG)을 통합한 사회법 XII과 실업부조법(사회법 II)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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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회서비스 ‘공급 계약(Versorgungsvertrag)’

1) 사회서비스의 비용 주체와 전달 주체

지자체는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 제공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야 할 책임

을 지닌다. 한편, 지자체는 사회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전달함에 있어 보족성 원칙

에 따라 다양한 민간부문과 협력하게 된다. 민간부문 중에서도 특히 제3섹터의 비영

리단체는 독일 지역사회에 대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큰 기관이다. 이러한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알아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먼저 사회서비스 제

공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2〕 독일 사회서비스 주체간의 관계

공공기관
(비용주체)

서비스제공 기관
(생산주체)

사회서비스 청구권을 갖고 있는 자

서비스 전달 요구
서비스 전달권리의 보장

권리의 신청

공급계약

                 

             출처: Zimmer & Nählich, 2003, p. 73.；Boessenecker, 2005. p. 256.；필자에 의해 보완.

민간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전달하게 될 경우, 그 기관은 지자체 및 서비스 관련

공공기관과 공급계약을 맺게 된다. 여기서 지자체 이외의 관련 공공기관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공적 사회보험 조합과 사회촉진법상의 기관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생산자는 우선 사회서비스 제공의 조건을 해당지역의 지자체와 협상

해야 한다. 이 협상으로 이뤄진 공급계약은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관할영역

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사회서비스 생산자와 계약을 맺는 형식이다. 이 공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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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는 서비스 생산자가 제공할 서비스의 종류, 내용 그리고 범위에 대한 규정과 이

에 상응하는 지자체의 의무, 즉 서비스 비용 지불과 관련된 규정이 포함된다. 또한

공급계약을 통해 지자체는 서비스 생산자를 평가할 권리를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서

비스 생산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혹은 매년 지자체에 제출할 의무를 갖는

다. 공급계약과 관련해 중요한 점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조건을 구비한 조

직이나 시설만이 서비스 생산자로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서비스 생산자는 지자체와의 공급계약과 별도로 공적 사회보험 조합 및

사회촉진법 관련 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 계약 또한 지자체의 경우와 유사

하게, 공공기관이 사회보험법 및 사회촉진법 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생

산자와 계약을 맺는 형식이다. 이 계약에도 서비스의 종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규

정과 서비스의 가격 및 그에 준하는 공적 할당금 산정방식 등이 포함된다. 이 계약

또한 지자체의 조율과 동의 속에서 이루어진다.  

지자체는 공급계약에 관여함으로서 지역사회서비스를 계획하고 그 전달 네트워크

를 조율한다. 지자체는 공급계약의 비용 지불 조건이나 기타 공급 지원 여건을 조정

하여 지역사회에 불충분한 사회서비스 공급자를 육성할 수 있고 불필요한 서비스 공

급자의 감소도 꾀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접 비영리 부문 서

비스 공급기관 설립에 개입하기도 한다. 

 
2) 사회서비스 공급가격 결정의 예: 노인입소시설 요금 결정과정

노인입소시설은 입소시설법(Heimgesetz)에 의거, 운영 및 재정에 있어 자율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요금을 임의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시설에 필요한 운영비를 마련한

다. 이러한 노인입소시설의 요금은 크게 수발비, 숙식비 그리고 투자비로 구성된다.5) 

다음의 <표 1>은 독일 마르부르크 시(市)에 소재하는 노인 기숙 및 수발시설의 일

일 요금을 보여준다.  

5) 수발비는 입소노인의 수발을 위한 비용으로 그 단계가 0부터 3까지 4가지로 구분된다. 1부터 3까지는 수

발보험에서 규정한 3가지 수발 등급을 의미하고, 수발비 단계 0은 수발의 필요가 단계 1보다 경미한 경우

에 해당된다. 숙식비는 말 그대로 식사와 숙박을 위한 비용이고, 투자비(Investitionskosten)는 자본비용을

의미한다. 입소시설의 건축비는 기본적으로 은행으로부터의 융자금에 기반한다. 따라서 시설들은 이 대출

금을 장기적으로 상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입소노인들로부터 투자비를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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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독일 마부르크 소재 적십자 노인입소시설의 1일 요금 (2005년, 유로)
수발등급 수발비 숙식비 투자비 기 타 총액
0 등급 30.56 16.93 17.51 0.83 65.83

1 등급 43.65 16.93 17.51 0.83 78.92

2 등급 61.13 16.93 17.51 0.83 96.40

3 등급 78.58 16.93 17.51 0.83 113.85

노인입소시설은 자율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요금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 자율성의 내면에는 국가기구의 실질적인 요금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

고 있다. 위 요금의 항목 중 수발비는 5대 사회보험 중 하나인 수발보험이 지불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숙식비와 투자비는 본인부담이 기본이지만, 자신이 부담할 능

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회부조 담당자인 지자체가 그 노인의 자산을 조사한 후

사회부조를 통해 시설에 직접 지불하게 된다.6) 따라서 노인시설은 수발보험과 사회

부조로부터 입소노인의 요금을 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수발보험조합 및 지자체와 공

급계약을 맺어야 한다. 

사회법 XI에 의해 수발서비스의 공급은 수발보험조합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과 계약을 맺은 수발시설이 담당한다. 그리고 이 수발보험조합과 노인시설의 계

약은 사회부조 주체인 지자체의 동의 속에서 이루어진다. 즉, 서비스 공급 가격은

수발보험조합, 지자체 및 노인시설의 협상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다. 요금의 항목별

로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비에 대한 협상은 지자체와 노인시설이 하게 되고, 

숙식비와 수발비에 대한 협상은 수발보험조합과 지자체가 함께 노인시설과 협상을

하게 된다. 협상을 통해 결정된 가격 즉 요금은 결국, 내용상으로는 수발보험으로부

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지자체로부터 사회부조를 받을 수 있는 저소득 노

인을 위한 요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시설 요금 자체를 규정하게 된다. 

물론 민간 영리기업의 고급 노인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상 자체를 맺지

않고, 자체적으로 요금을높게매기며, 사회부조 수급 노인을 아예안받는곳도 있다.

6) 수발보험으로부터 수발비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의 노인의 경우에는 수발비 또한 지자체를 통해 지원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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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통적인 사회서비스 생산자: 민간사회복지사업단(Wohlfahrtsverbände)

  가. 현황

사회서비스 생산주체를 공공기관, 민간사회복지사업단, 민간 영리 시설로 구분했

을 때, 다음의 표는 독일 내 가장 중요한 사회서비스 생산 주체가 민간사회복지사업

단임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민간사회복지사업단이 공공기관에

우선한다는 보족성 원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 독일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별 시설 현황
공공시설1) 민간 영리시설 민간 사회복지 

사업단
시 설 조사시점 전체 시설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탁아 시설 2002 40.4 10.7 48.9

 청소년 시설 2002 9.2 28.6 62.2

 일반 병원 2001 36.2 23.5 40.3

 예방 재활 기관 2001 15.7 57.8 26.5

 노인 시설 2001 8.2 35.9 56.0

 재가복지시설 2001 1.9 51.9 46.2

 장애인 입소시설 2001 5.4 10.8 83.9

  

  주: 1) 공공시설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 하나는 명칭이 공공시설일 뿐이지, 대부분이 국가직영이 아닌 독립재산체들이라는 점이다. 
즉 이 시설들의 설립 시에 국가가 유도 또는 개입하는 역할을 했지만, 법적으로는 명실상부한 독립적인 기관들로서, 만일 
시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각 시설들이 책임을 지게 된다.

출처: Boeßenecker, 2005, p. 284.

다음의 아동 및 청소년복지법 및 사회법 XII의 조항은 사회서비스 제공의 보족성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소년 청은 청소년 양육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청소년대상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시설

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민간사회복지사업단의 청소년 대상 시설이 존재한다면, 공공

기관의 시설 설립은 지양되어야 한다.”(아동 및 청소년 복지법 5조 3항)

“비영리 민간시설이 존재하거나 증축 또는 신축될 수 있다면 사회부조 관청은 임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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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자신의 시설을 새롭게 만들지 않도록 한다.”(사회법XII 75조 2항)

이런 조항의 성립이 가능했던 것은 지역사회의 민간사회복지사업단들이 전국적인

연합체로 조직화하여, 1961년 독일 연방사회부조법이나 아동 및 청소년 복지법 입

법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민간사회복지사업단 연합체는 EU, 연방, 

지방정부의 구조에 상응하는 자체 조직을 갖고 개별 민간사회복지사업단과 그 서비

스 수혜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독일에서 민간사회복지사업단의 사회서비스가 공공서비스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1924년 공식화되었다. 이 후 1926년에는 민간사회복지사업단과 그 연합체의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이를 통해 민간사회복지사업단 연합체는 매해 연방 조세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고 정부의 사회서비스 입법화와

정책화 과정에서 로비활동도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민간사회복지사업단 연합체는

다음의 6개이다. 

- 노동자 복지단체(Arbeiterwohlfahrt)

- 독일 카리타스(Deutshche Caritasverband): 카톨릭 복지사업기구

- 독일 평등 복지연합(Deutsche Paritätischen Wohlfarhtsverband)

- 독일 적십자(Deutsches Rotes Kreuz)

- 독일 디아코니(Diakonische Werk): 개신교 복시사업기구

- 유대교 중앙복지기구(Zentralwohlfahrtsstelle der Juden): 유대교 복지사업기구

그리고 민간사회복지사업단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다음과 같은 독일 사회서비스 체

계의 구조적 특징이 성립되었다(Boessenecker, 2005: 11). ① 사회서비스 전달주체로

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즉 민간사회복지사업단이 공존함(Dualität), ② 민간사회복지

사업단의 서비스는 공공기관의 서비스에 우선함(Subsidiarität), ③ 개별 민간사회복지

사업단은 전국 조직망을갖는 연합체의 일부분으로 활동함(Verbändedominanz), ④ 공

공기관은 민간사회복지사업단 및 그 연합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함(Subventionierung), 

⑤ 사회복지서비스 생산에 있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은 보족성 원칙에 의한 조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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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협력관계를유지함(subsidiärer Wohlfahrtskorporatismus) 

  나. 재원

민간사회복지사업단 연합체는 연방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이 보조금은 연방이 조

세로 매년 지원하며 연방예산 18분과 1702 항목 68408번(Einzelplan 18, Kapitel 

1702, Titel 68408)으로 책정된다. 이는 순전히 조직 운영만을 위한 지원금으로 여

기에 연방정부의 특별 사업이나 프로그램과 관련된 한시적 지원금은 포함되지 않는

다. 이러한 연방 보조금을 통해 민간사회복지사업단 및 그 연합체 운영이 실질적으

로 보장되고 있다.  

<표 3> 독일 연방정부의 민간사회복지사업단 연합체 보조금 규모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2000 2004

29,000 68,000 55,000 42,000 42,000 19,800 18,400 18,800   
  주: 1) 1994-2004의 수치는 1,000 마르크, 1995-2004의 수치는 1,000 유로를 의미함. 
출처: Boessenecker, 2005. p. 258.

민간사회복지사업단 연합체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민간사회복지사업단 또한 그 수

입의 대부분을 공공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민간사회복지사업단

전체 수입금의 약 85% 정도가 공공재원으로 이뤄지고 나머지 약 15%만이 자체 재

원으로 조달된다(Boessenecker, 2005: 257). 민간사회복지사업단의 재원은 구체적

으로 지자체, 주정부, 연방정부의 예산기획 및 실행 그리고 각각의 민간사회복지사

업단 고유의 재산관리 방식에 따라 다양해진다. 이러한 민간사회복지사업단의 재원

은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① 할당금: 기관 지원형식으로 제공되는 할당금 및 특정 프로그램과 연관해 지원

되는 할당금. 민간사회복지사업단 연합체에서 배정한 할당금 ② 서비스 요금: 비용

주체의 서비스 요금, 개개인에 의해 지불되는 서비스의 요금 ③ 기부 및 펀드라이징: 

기부금, 조직원 회비 ④ 복권기금: 방송사 ARD와 ZDF 그리고 비영리단체들이 설

립한 복권 수입금의 일정부분7) ⑤ 자산관리를 통한 수익금: 건물 임대 등 단체의



19

발표 1- 

독일의 사회서비스 공급모형 및 신중도의 개혁방향

자산으로 생긴 수입

그리고 이러한 민간사회복지사업단의 수입은 조세법 상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 

원칙적으로 민간사회복지사업단은 일반 법인과 같이 재산세, 소득세 그리고 토지취

득세의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민간사회복지사업단의 수입금은 조세법

상 ‘목적기업(Zweckbetrieb)'의 활동으로 구분되어 조세혜택을 받는다.8) 목적기업의

조세혜택은 비영리조직에 기부된 재원과 기부자의 의도가 정부의 과도한 조세로 인

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민간

사회복지사업단은 사회시장 내 영리조직과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5. 독일 복지국가의 위기관리 전략과 사회서비스 생산주체의 성격 변화

  가. 신중도의 시민사회

임노동자 중심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성과 정당성은 사회구성원의 고용수준에 상당

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독일 복지모델의 딜레마가 잠재해 있다. 전일제 노

동과 평생직장이 차츰 비정규직과 유연노동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

회보장제도는 조직적․재정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 이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해답은 자동적으로 작은 정부일 것이다. 그러나 이 해

답은 유럽에서 그다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 보다는 좌파와 우파를 뛰

어넘어 신자유주의적 해답을 우회하는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데, 영국의 ‘제3의 길', 

네덜란드의 ‘조합주의적 보완모델', 독일의 ‘신중도'가 그에 속할 것이다. 

독일의 신중도는 전통적 국가 개입주의와 시장 지상주의의 ‘중간'을 의미한다. 독

일 신중도는 사회 분화와 생활양식의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회정의를 통해 그

7) ARD 방송 복권은 “Die goldene Eins", ZDF 방송 복권은 ”Aktion Mensch", 비영리단체들의 복권은

“Glückspirale"와 ”Spiel77"이다. 각각의 복권은 1956년, 1964년, 1977년 시작되었다. 
8) 목적기업(Zweckbetrieb)이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조세법 상 영리기업과 구분된

다. 예를 들어 비영리조직의 유치원, 청소년 유스호스텔, 노인요양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비영리조

직이 영리사업을 할 경우(부동재산관리 영역은 제외), 그 수입은 조세법 상 영리기업의 사업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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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며, 독일 전통적 복지국가 구조를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맞

춰 개편하고자 한다. 특히, 신중도의 ‘생동하는 국가' 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국가성으로, 이는 작은 정부를 통해 국가 개입을 단편적으로 축소하고자 하

는 신자유주의적 접근과 달리, 기존의 국가 개입을 협력 파트너의 조력과 지원을 받

아 형식적으로나마 고수하고자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런 맥락에서 ‘생동하는 국

가'는 영리 혹은 비영리 집단에 소속된 독립된 개개인이 새롭게 구성하는 시민사회

와 그 시민사회를 통한 사회정책의 새로운 책임분담을 촉구하고 있다. 독일의 ‘생동

하는 국가’는 케인지안 복지국가 및 신자유주의 최소국가와 다음과 같이 비교될 수

있다.

<표 4> 국가유형에 따른 보장책임성과 운영책임성
케인지안 복지국가

(Expandierender Staat)
신자유주의최소국가

(Minimal Staat)
생동하는 국가

(Aktivierender Staat)
보장 책임성 + ‐- +

운영 책임성 + ‐- -

시민의 역할 급여청구자 경제활동인 적극적 참여자   
  주: 1)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로 낮으면 -로 표시하였다.
출처: Olk, 2000, p. 112.

신중도의 공급정책은 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의 법 개정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의

조세감면과 지자체 자치권의 분담을 추진하고 있다. 신중도의 공급정책으로 기업의

조세 부담은 앞으로 계속 감소할 것이고 이는 독일 복지국가의 재정 부담 또한 상

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전까지 독일 영리기업은 지역사회에서 사

회서비스를 포함한 대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우선권을 제3섹터 비영리단체에 내어

주고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일련의 사회법 개정을 통해 이전에 비영리

단체가 영리단체에 대해 가졌던 우선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예를 들어, 1994년

수발보험법(사회법 XI)을 시작으로 하여 1996년 연방사회부조법 개정 및 1998년

아동 및 청소년 복지법(사회법 VIII) 개정을 통해, 비영리부문 서비스 생산주체가

공공부문과 계약하는데 가졌던 우선권이 사라졌다.9) 또한, 수발서비스 제공에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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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회복지사업단에게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원되던 공공부문의 재정 보조가 90년대

중반 이후 사라졌다. 이처럼 비영리 부문의 전달주체가 누리던 혜택이 점차 사라지

면사 그 동안 사회시장에서 거의 활동하지 못했던 영리 기업의 사회시장 진출이

200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해지고 있다. 

  나. 사회서비스 생산자의 성격 변화: 비영리조직에서 사회시장조직으로?

이전에 비영리조직이 공공기관과의 조합주의적 협력관계를 통해 가졌던 사회서비

스 생산자로서의 우선권이 복지국가의 위기관리 전략을 통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다. 그리고 사회시장에서 영리기업의 활동 여지와 시장논리의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

다. 이와 함께 비영리조직이 사회시장에서 포괄해야 하는 영역이 급속하게 확장되

고10) 더 이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조직 본연의 모습으로 사회시장에서 영

리기업과의 경쟁이 쉽지 않아졌다. 과거 사회시장의 주요 주체로서 사회시장기구와

동일시되던 비영리조직은 역설적이게도 사회시장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비영리조직

의 한계를 극복한 ‘현대적인' 사회시장조직으로 거듭나기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영리기구의 사회시장기구로의 변화 요구는 지난 90년대 유행한 ‘신 공

공 관리 운동’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기업으로서의 국가’,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진’, ‘신 조절기제’ 등은 당시 신 공공 관리 운동의 대표 모토였고, 이는 ‘공공부

문의 경제화’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독일 복지국가의 위기관리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

(Blanke & Bandemer, 2000: 327-330). 이는 케인지안 복지국가를 극복할 새로운

국가성의 ‘탈집중화’와 ‘통제’라는 일반적 경향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9) 그러나 영리와 비영리 부문의 구분에 상관없이 민간부문 서비스 전달주체가 공공부문의 서비스 전달주체

에 대해 갖는 우선권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10) “마케팅”을 경제 및 사회조직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정이라고 광범위하게 이해할 때, 비영리단체

의 마케팅은 이제 제3섹터에서의 마케팅(비영리단체와의 관계), 사회시장에서의 마케팅(정부와의 관계), 
사회적 마케팅(기업과의 관계)의 범위로 확장되었다(Arnold, 2003: 281-283). 여기서 사회적 마케팅은 독

일 신중도가 내놓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soziale Verantwortung)’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기
업의 ‘사회적 책임’ 이란, 기존의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논의, 즉,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업시민

(Corporate Citizenship)’,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그리고 독일식의 기업

의 ‘사회에 대한 책임’ 논의를 신중도의 ‘시민사회’ 논의 속에 재정립하여 기업의 다양한 시민조직과의

보다 긴밀한 파트너쉽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 속에서 기업 또한 비영리기구의 관계자(Stakeholdr)
로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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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합해 ‘공공부문의 경제화’를 추진할 새로운 조절기제로 ‘경쟁구조’와 ‘벤

치마킹 네트워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현재 이는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와 관련해

각각 ‘지자체 내 사회서비스 생산자 간의 경쟁강화’와 ‘지자체 간의 벤치마킹 구축’

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른 독일 사회시장의 변화를 신 관리주의와 관련해 요약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리기업의 경영기법이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에 도입되고 있다. 특히 사회서

비스 비용주체의 통제 아래 공공부문과 계약을 맺고자 하는 최 말단 서비스 전달자

간의 경쟁이 강화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비영리단체의 영리기업에 대한 우선권을

폐지하는 일련의 법 개정은 이러한 경쟁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방차원 전략의 하나이

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서비스 생산자 간의 경쟁 강화가 공공 부문 서비스

공급주체의 책임성을 개별 전달자에게 최대한 분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시장에서 본점이 계약을 맺은 지점 각각에 상품판매의 책임을 지우는 방식과유사하

다. 상품시장에서 지점들의 판매고는 곧바로 본점의 이득으로 이어지므로 지점 간의

경쟁 강화는 본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둘째, 지자체와 서비스 생산자 간의 계약 내용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

서비스 공급주체의 책임을 최대한 개별 서비스 생산주체에 분산시키고자 하는 의도

와 관련된다. 이전의 비영리부문의 사회서비스 생산주체는 공공부문의 서비스 공급

을 보족성 원칙하에 보충하는 비공공부문의 독립된 사회조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

나 영리기업의 활동을 고려한 새로운 계약에서 사회서비스 생산체는 서비스 수요자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할 공공부문의 하부 전달기관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2000년 연방차원에서 새로운 계약방식으로 추천된 후,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공급계

약에 추가로 작성되곤 하는 ‘할당금 계약(Zuwendungsvertrag)’이 이런 추세를 극명

히 보여준다. ‘할당금 계약’이란, 생산주체에 할당된 공공 자금에 서비스 전달자의

수요자 관련 결과물을 수치화하여 대비하는, 즉, 할당금의 효율성 분석에 합의하는

문서 계약이다. 이를 통해 개별 전달자의 효율성은 합의된 수치로써 타 전달자와 혹

은 타 지자체의 전달자와 비교 가능해질 수 있다. 이는 지자체가 개별 서비스 전달

주체와 어떤 내용의 사회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할지 합의하고 이를 차후평가하

고자 하는 ‘공급계약’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다. 이는 상품시장에서 상품 자체의 평



23

발표 1- 

독일의 사회서비스 공급모형 및 신중도의 개혁방향

가보다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 중심의 평가가 보다 효율적이라는 영리기업의 경영방

식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연방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조절기제가 공공부문의 서비스 공급

구조를 장기적 안목에서 긍정적으로 재편할 수 있을지, 또한 새로운 고객 중심의 평

가 방식이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 수요자의 선택의 폭과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을지

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 특히 넉넉지 않은 재원으로 지탱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공급 구조에서 수요자 중심의 평가방식이 다양한 사회 집단의

요구를 ‘형평성 있게’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예를 들어, 가시화된 결과물을

단시간 내 보이기 힘든 사회적 약자를 서비스 수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가,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평가방식에서 유리할 리 만무하다. 결국 영리기업과의 경

쟁 속에서 수요자 중심 평가에 민감해진 비영리조직은 보다 좋은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서비스 수요자를 쫒게 될 것이다. 즉, 시장에서 소외된 자는 사회서비스 선

택에 있어서도 소외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치 중심의 비영리조

직 활동에 시장의 효율성 잣대를 들이댄 최종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최근 독일에서는 사회서비스 평가도구에 대한 논의

가 활발해지고 있다. 논의의 대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평가도구로는 DIN EN 

ISO 9000-9004 시리즈와 EFQM 모델(European Foundation for Quality 

Management)을 꼽을 수 있다. DIN EN ISO 9000-9004 시리즈는 국제적으로 공

인된 서비스 평가 및 관리 모델로 기업 간의 서비스 질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표준

화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EFQM 모델은 기존의 획일화된 서비스 평가방식

을 지양하기 위해 유럽차원에서 고안된 모델로 표준화된 평가 지침을 제공하는 대신

조직 스스로가 평가기준을 개념화․조작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두 평가방법의 가

장 큰 차이는 전자가 외부평가방식인 반면 후자는 내부평가방식이라는 것이다. 독일

에서 비영리단체의 평가는 전통적으로 비영리조직 내부조직원의 권한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 방식에 있어 외부평가보다는 내부 평가가 선호되고 있다. 비영리

조직의 외부평가는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 이렇듯 내부평가 선호되는 이유는, 획일

적으로 평가될 수 없는 개별 비영리조직의 고유한 결과물이 평가과정을 통해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비영리조직이 단지 대인 서비스만을 목적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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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경우는 아주 드물다. 오히려 개개인의 욕구에서 출발해 비영리조직으로 조직화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보니 비영리조직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목표와 그 구

성원의 아주 세분화된 활동이 조직 내부에서 상호연관을 갖고끊임없이 조율되고 있

다. 즉, 비영리 단체의 결과물은 대인 서비스라는 수요자 측면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개별 조직원 측면의 결과물과 지역사회 측면의 결과물로 이루어지며 이 결과물들과

분리될 수 없는 단체의 운영 과정 또한 이들과 통합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제3섹터 비영리단체의 제1섹터 및 제2섹터와의 교류 가능성과 필요성

은 독일 사회시장 논의의 주요 테마였다. 제1섹터인 정부와 제2섹터인 시장의 구성

원 활동이 ‘권력’과 ‘돈’을 매개로 상호 연관되고 조정된다면, 제3섹터 비영리단체의

구성원 활동은 조직 구성원 간에 합의된 공동의 ‘가치’를 매개로 연관되고 조율된다. 

복지국가 위기관리 전략의 하나인 비영리조직의 ‘현대적인' 사회시장조직으로의 변화

요구가 독일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에 제3섹터의 기본 원칙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회

를 제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제3섹터의 기본 원칙 위에 성립 가능했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위기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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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이화여자대학교 박사후연구원)

복지 경영이라는 개념이 다소 생소할지 몰라도, 이와 유사하게 떠오르는 익숙

한 개념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이였다. 이 개념은 '신공공

관리론'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민간 경영기법을 공공부문 행정에 전격적으

로 도입하고자 하는 의미를 살린다면 응당 '신공공경영론'이 되었어야 했다. 이미 앞

선 포럼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복지 경영이 복지서비스 조직의 효율성 추구를 핵심

으로 하는 것이라면(이봉주, 2010) 이는 80년대 영국에서 불어 닥쳤던 복지 서비스

의 경영학적 개혁(managerial reform)을 연상케 한다. 이미 최영준(2010)이 지적하

였듯이 이러한 개념의 발달은 주로 영미권의 논의에서 발견되며 따라서 그 개념이

발달한 제도적, 역사적 배경을 검토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제도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이 상당히 다른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논의해

볼 수 있는 기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서구 복지국가의 역사는 반세기가 넘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 속에서 많은 부

침을 겪어 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복구경제와 전쟁에서 국가를 중심으로 단

합했던 정치적 경험에 힘입어 복지국가 모델이 확립되고 팽창하는 황금기를 누렸었

으나 80년대와 함께 찾아온 세계 경제위기와 더불어 확산되었던 신자유주의 물결로

인하여 갖은 '위기론'과 복지국가 축소를 경험하였었다(Lowe, 2005). 하지만 뒤이어

199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제 3의 길'(Blair, 1998; Giddens, 1999)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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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 사회정책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으로 또 다른 새로운 흐름이 출현하였고, 신

노동당 집권아래 발전되어온 영국의 이 같은 흐름은 얼마전 총선 결과 보수당 정부

가 자유민주당과의 연정으로 재집권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서비스 정책도, 그리고 대인 서비스의 특성상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전달체계에서 두드러지게 반영되고 있다. 기실 영국에서 사회 서비스는

주요 정책영역으로 다루어진 지는 오래되었지만 복지국가 제도로 가장 주목을 못 받

았던 제도이기도 하다(Adams, 1996; Lowe, 2005). 하지만 영국에서도 최근 국가

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에 이은 국가요양서비스(National Care 

Service) 건설을 기치로 사회 서비스의 근본적인 개혁을 내세운 사회 서비스 정책

백서(HM Government, 2010)가 발간되는 등 사회 서비스는 중심적인 정치적 의제

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영국의 복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역사적 발전과

정을 중심에 두고 살펴볼 것이다. 그와 동시에 현대 사회복지 역사에 있어서 뚜렷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영국의 특징에 주목하여 단지 '복지 경영'

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보다는 국가-시장-거버넌스로 변화해왔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패러다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역사적 맥락을 검토해 볼 것이다. 이를 위

해 먼저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2차 세계대전 후 복지국가의 성립 때부터 지금까지

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본 다음 영국 사회서비

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1. 사회정책 전달체계 패러다임의 변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구 복지국가는 몇 번의 큰 변화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지만 또한 사회 정책적으로 변

화하는 환경과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크게

세계 2차 대전 이후부터 70년대까지의 국가 관료제 중심의 국가복지 확대 시기, 그

리고 80년대와 90년대의 국가 축소와 시장화 시기, 2000년대의 거버넌스 시기로

구분 지어 볼 수 있다(Bovaird & Lffler, 2009; Hill & Hupe, 2009). 이러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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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분은 물론 각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과

정을 보여주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를 요약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Bovaird & Löffler, 2009에서 변형)

복지국가가 확립된 시기이자 국가 주도의 사회정책이 지배적이었던 첫 번째 시기

는 전후에서 나타난 국가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이에 상응하는 정부 주도의 개입으

로 특징 지워진다(Hill & Hupe, 2009). 이러한 배경에는 또한 1930년대의 대공황

을 통해 드러난 시장 자본주의 경제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국가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정부는 사회정책에 있어 유일무이한 중심 행위자로

인식되었고, 법과 제도를 통한 정부의 개입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문제가 해

소될 수 있다고 믿어 졌으며 수직적이고 일률적인 관료제적 전달방식이 가장 효율적

이라고 간주되었다(Frahm & Martin, 2009). 이는 또한 전통적인 대의 민주주의 제

도에 기초해 있기도 한 것이었다. 즉 이미 시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였고,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위임 받은 민주적 권한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이기 때

문에 그것이 중앙집중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더라도 민주적으로 합당한 것이었다.

하지만 80년대에 들어서 이러한 국가주도 패러다임에 대한 회의가 광범위하게 제

기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경영기법에 기초한 신공공관리론 등이 지배적이 되면서

전혀 다른 원칙과 원리가 적용되었다. 경제위기로 인해 재정적인 환경은 악화됨과

동시에 실업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욕구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효율성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또한 효율성은 보다 낮은 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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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해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경쟁의 원리

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믿어졌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가의 독점적 공급구조는 비

효율의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보다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민간 서비스 공급자의 참여는 장려되었다. 또한 국가 중심의 패러다임에서는 자원이

얼마나 투입되었는가가 관건이었지만 시장 중심의 체제에서는 투입된 자원에 비해

얼마나 산출되었는가가 훨씬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Peters & Pierre, 1998).

특히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민간 경영학적 이론과 기술을 공공 행정에 적용하는

신공공관리론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되었다. 이는 중앙집중적이고 위계적이고 상명

하복 체계로 이루어지는 관료제에서 보다 유연하고,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고 하부단

위로 위임되며, 명령의 수행 정도보다는 일선 기관의 수행 결과(output)에 의해 평

가되는 체계로의 이행을 뜻하였다(Bovaird & Lffler, 2009). 내부적으로 이러한 조

직적 변화는 시장의 원리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급환경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

는 것이었다. 즉, 위임된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일선 기관들은 시장과 같은 경쟁과

선택의 환경에서 정해진(또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거나 계약을 얻어내어 보상을 얻게 된 것이다. 이는

경쟁적 시장에서 보다 많은 물건을 소비자에게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

을 얻는 민간 시장의 원리가 그대로 공공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 방임적(laissez-faire) 성격의 접근은 곧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

게 되었다. 국가 복지의 축소와 반복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적 욕구와 문제는 점

점 더 증가하는 가운데 주어진 서비스의 효율화에 집중하는 시장주도 패러다임의 한

계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는 가

운데 사람들은 단지 효율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궁극적인 삶의 질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Bovaird & Lffler, 2009). 다시 말해 단지 좋은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궁극적인 본인의 건강을, 양질의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행복을, 단지 좋

은 요양서비스가 아니라 윤택한 노후 생활을 갈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

장일변도 접근의 부작용에 관한 인식으로 인해 공공의 역할이 재조명 되면서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증가하는 이 같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

향으로써 지역 공동체 내의 참여와 협력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35

발표 2- 

국가、
시장、
거버넌스: 

영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패러다임의 변화

Hill & Hupe (2009)은 특히 90년대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한 이러한 흐름을 신

개입주의 또는 선택적 개입주의(selective interventionism)라고 개념화 하고 있다. 

시장중심의 패러다임에 대한 한계 인식으로 정부와 공공의 특수한 지위와 역할에 대

한 재인식이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그 것이 이전의 국가 중심 패러다임으로서의 복귀

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장일변도 접근의 종언이

었다. 시장이 얼마나 서비스를 효율화 시키느냐는 것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욕구에 대해 제한적인 자원의 한계를 그

대로 두고 단지 서비스 자체의 효율화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명백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점차 지배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개념이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할

수 있다(Bovaird & Lffler, 2009; Frahm & Martin, 2009; Hill & Hupe, 2009; 

Peters & Pierre, 1998). 이는 기존의 사회정책의 논의가 이전의 정부(government) 

패러다임과 시장 패러다임 간 논쟁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면 90년대 이후에 이 이중

적인 패러다임이 네트워크 개념을 통해 통합하고 있는 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 귀결

되고 있는 것이다(Frahm & Martin, 2009). 이러한 거버넌스는 사회정책에 대한 결

정과 실행이 점차 국가와같은 독자적이고 독점적 행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보다

는 다중행위자(multiactor)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도 하지만(O'Toole, 2000) 점차 복잡하고 복합적이 되어가는 사회 문제에 대한 해

법이 어떤 특정 부문이 아니라 정부, 영리, 비영리 등 다양한 영역과 전문 분야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해결 될 수 있다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

다(Frahm & Martin, 2009).

따라서 이러한 거버넌스는 최소한 서구 민주국가에서는 정책 운영의 지배적인 흐

름이 되고 있다(Peters & Pierre, 1998). 또한 다른 개발국가들에게 있어서도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없이는 인간개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되면서

(UNDP, 1997)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좋은 거버넌스와 개발 성과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다양한 실증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Kaufmann, Kraay, & Zoido-Lobaton, 

1999), 지속적으로 이를 국제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한 거버넌스 지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Kaufmann & Kraay, 2008; Kaufmann, Kraay, & 

Mastruzzi, 2008). 물론 이러한 거버넌스는 공동으로 기여하는 이해관계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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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개인 또는 조직들의 방향, 통제, 협력을 성취

하는 수단 (Lynn, Heinrich, & Hill, 2000, p. 235)으로 정의되는 것과 같이 특정

한 실천의 체제로 정의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자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의

미를 함축하고 있기도 하다.

우선 거버넌스 패러다임은 이전 국가 주도 패러다임과 비교하여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다(Frahm & Martin, 2009). 거버넌스는 법과 규제에 의한 중앙화된 명령과 통

제에 기반하기 보다는 수평적이고 분권화된 주체간의 협상과 설득에 의해서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서 폐쇄적이고 수직적이 아닌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구

조를 가지고 있다. 정부가 주도적인 위치를 가질 수는 있지만 중심 행위자라기 보다

는 다양한 행위자중의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거버넌스에서의 권력은 대의제에 의해

서 부여될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이해관계자간의 능동적 참여로 더욱더 강화된다. 

그래서 실제 정책 행동에 있어서 국가 주도의 패러다임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생산하느냐가 중요하지만 거버넌스 패러다임에서는 공공적 목적에 걸맞

은 대응 수단을 확립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며 이 때문에 복합적이고 변화하는 사회

문제들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책임에 있어서도 이전에 정부가

유일행위자로서 모든 책임까지 독점했다면 거버넌스에서는 공동의 협력자로서 지역

사회 수준에서 성과뿐 아니라 책임까지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거버넌스의 패러다임은 또한 시장 주도 패러다임과도 구분된다(Peters & Pierre, 

1998).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그 핵심적 이론으로 제기된 신공공관리론은

민간의 경영기법으로 공공 서비스의 비효율성, 경직성 등이 해결 될 수 있다는 접근

으로 국가나 공공기관들도 민간영리기관처럼 만드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거버넌스에서는 네트워크나 파트너십을 통해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

긴 하지만 어느 정도 민주적 위임을 받은 정부의 통제력과 공익을 위한 목표와 우

선순위를 설정하는 역할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신공공관리에서는 서비스 공급자간

의 경쟁이핵심인 반면 거버넌스에서는 공공과민간의 자원을융합시키는데 더욱 관

심을 둔다. 결국 신공공관리는 조직내 서비스의 생산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초점이지

만 거버넌스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부와 지역공동체의 행위능력을 강화

시키는 것이 초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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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로 다른 전달체계 상의 패러다임은 <표 1>과 같이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 Hill & Hupe (2009)는 거버넌스를 다차원적인 정부의 행위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세가지 서로 다른 집행차원에서의 거버넌스를 비교하고 있지만, 거버넌

스를 이 글에서 처럼 패러다임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를 각각 국가 주도, 시장 주

도, 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표 1〉 전달체계 패러다임간 비교 (Hill & Hupe, 2009, p. 189에서 변형)
전달체계 패러다임 국가 주도 시장 주도 거버넌스

집행 활동 '강제(enforcement)' '수행(performance)' '공동생산(co-production)'

정책과정 관리 위임의 명료화 관계면(interface)의 창조 책임에 대한 호소
조직간 관계 관리 책임과 권한의 명료화, 

충분한 자원의 관리 계약 이행의 강화 협력관계의 실현

관리(외부와 내부 
개인간 상호작용)

동기강화와 내재화
표준화된 집행 절차 준수

리더십, 직무훈련
서비스 강화와 유지

목표 수행에 대한 보상
전문성 강화

반응의 조직화
핵심 관리 메커니즘 법칙(rules) 계약(contract) 신뢰(trust)

이러한 거버넌스의 패러다임이 서구 복지국가들의 변화의 흐름을 보여준다고는

할 수있지만 모두가 동일한 수준으로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기

는 어려울 것이다. Peters & Pierre (1998)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칸디

나비아 국가들처럼 조합주의적 원칙이 발달한 소규모 민주국가들에서 거버넌스의 패

러다임이 특히 발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전후 기간 동안 포괄

적이고 보편주의적인 복지국가를 성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조직적인 이해를

조정하고 참여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협상의 기술과 상호간 존중이 발달할 수 있었다

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거버넌스가 최근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신공공관리 역시도 광범위하게 나타났던 국가로서 영국을 꼽고 있다(p. 234). 

즉 가장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극명하게 겪은 나라로 영국을 지목하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써 영국의 사회서비

스 전달체계 발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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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발전

일반적으로 현대 영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시봄 보고서(Seebohm Committee, 

1968)에 기초하여 1970년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법(1970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Act)에 의해 지방정부 중심 구조로 확립되었다고 하지만 그 기초는 세계 2

차 대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영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강혜규 외(2007)에서는 크게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70년대까

지의 초기 국가주도 공급모델의 확립 시기, 80~90년대에 걸쳐 서비스 공급의 시장

화 시기, 셋째로 1997년 신노동당 집권 이후 사회서비스 현대화와 이용자 권한 증

진 시기로 구분해 본 바 있다. 하지만 신노동당 정부에서 최근까지 진행되어 온 이

용자의 권한 증진, 공공기관의 전략적 역할 강화,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기관간의

협력관계 구축 등을 특징으로 하는 개혁들을 살펴 볼 때 이 시기는 '거버넌스' 개혁

의 시기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 각각의 시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초기 국가주도 전달체계 확립시기 (2차 세계대전 이후~1970년대)

'요람에서 무덤까지' 베버리지 보고서로 상징되는, 2차 세계대전 직후 노동당 집권

과 함께 성립된 영국의 복지국가체계에 사회서비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40년대 중반부터 60년대까지 일련의 입법과정을 통해 이전의 대형시설 중심의 빈곤

법(Poor Law) 시대를 끝내고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가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까지 지속된 이 입법과정은 노인, 아동, 장애인, 퇴원환자, 임산부 등 대상

집단별로 지방정부에 사회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로 진

행되었다(Lowe, 2005; Sullivan, 1996). 

하지만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확대에도 불구하

고 조직적으로는 그 기능이 지방정부 내에서 조차 아동부, 복지부, 보건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사용자 보다는 행정분야 또는 전문분야를 중심

으로 분할된 사회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중층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전

체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에 대한 주요 장벽이라는 것이 당시 공통된 지적이었다

(Forder, 1975; Griffith, 1966; Hall, 1976; Harris, 1970; Holgate & Kei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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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Townsend, 1970; Wistrich, 1970).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

한 시봄 위원회의 보고서(Seebohm Committee, 1968) 권고를 기초로 하여 1970년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법(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Act)를 통해 각 지방정부

마다 통합된 사회서비스 담당기관인 사회서비스부(Social Service Department)를

설립하여 현재적인 통합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지점은 영국의 현대적 사회서비스 제도 성립의 역사적 사건

으로 인식되는 사회서비스부 설립이 당시에는 정작 추가적인 재원 투입이나 기능의

확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사회서비스부 설립 이전까지 이루어진

사회서비스 기능과 책임을 하나의 전달체계로 단순히 통합시킨 사건에 불과하다. 하

지만 이러한 통합 전달체계의 성립으로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실제로는 사

회서비스의 급격한 확장기를 경험하게 되었다(Cypher, 1979). 이는 또한 다음과 같

이 사회서비스부 설립 전후로 입법화된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책임과 권한이 맞물려

더욱 큰 상승효과를 가져왔다(Hall, 1976). 뒤이어 이어진 입법과정을 통해서 아동, 

장애인, 보건서비스 등 분야에서 새로운 권한과 의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와 같은 과정으로 사회서비스는 심각한 영국의 경제위기 가운데에서도 1970년과 74

년 사이에 예산이 매년 12% 증액(Sullivan, 1996)하는 등 급격한 확장기를 거치면

서 복지체계에 있어 주요 서비스 영역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이는 또한 전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30여년에 걸쳐 강력한 국가주도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확립

한 것이기도 하였다.

  나. 시장주도의 전달체계 개혁(1980~90년대)

70년대까지 사회서비스는 제도적으로 꽃을 피웠지만 안팎의 사정은 오히려 그 반

대였다. 1960대부터 시작된 영국의 경제적 어려움은 1970년대 위기상황으로 치달았

고, 성장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실업 증가 등 복지

욕구 증가가 겹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재정적 압박을 심화시키기에 이르렀다

(Ellison, 1998).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는 급격하게 확장되어온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그에 이은 사회서비스부 설립과 더불어 이어진 서비스 확대로 인해 그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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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하였다. 70년대까지는 노동당집권기로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가중심의 사회서비스는 정치적 지지를 받았지만 보수당 대처 정부가 들

어선 80년대에는 더 이상 그렇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주도의 성격은 약화되고 민간으로 그 역할이 이전되었다.

하지만 실제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 민간부분의 급격한 확장은 오히려 정부의

계획적 정책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물론 정부지출을 줄이는데 집착한 보수당 정

부가 지방정부의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을 제한하자 노인에 대한 요양시설

부족이 심각해져서 민간단체나 영리단체의 시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Lowe, 2005).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사회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생기자 당시 보건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rvice)에서는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부조 제도인 소득보조(Income Support) 수급자가 사회보장제

도내에서 민간 요양시설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던 것이다. 이는 사회

서비스 재원이 중앙정부의 지원규모에 의해 제한되는 지방정부 예산 아니라 제한이

없는 중앙정부 사회보장예산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했고, 이에따라 이 조치는 민간

요양시설의 폭증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사회서비스 예산의 폭증 또한 불러왔다. 보수

당이 집권한 1979년 이후 86년까지 해당 예산이 연간 45배가 넘게 폭증했던 것이

다(Means & Smith, 1994; Wanless, 2006).

상황이 심각해지자 보수당 정부는 1986년 로이 그리피스 경(Sir Roy Griffith)에

게 사회서비스 공급과 공공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다. 2년 후에 출

판된 그의 보고서(Griffiths, 1988)에서는 요양시설에 대한 공공재원은 사회보장예산

에서 지방정부로 돌려야 하며, 지방정부는 자역사회 욕구 사정, 지역사회 보호 계획

수립, 재정 운영, 정보제공, 개별 욕구 사정과 보호 계획 수립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고 권고하였다. 그와 동시에 그리피스(Griffiths, 1988)는 지방정부는 더 이상 사회

서비스의 독점적 공급자가 아니라 가능자(enabler)가 되어야 하며 사정된 개별적 욕

구가 공공으로 부터든 민간으로 부터든 충족되게 하는 책임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

다. 즉,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욕구조사, 계획, 재정, 정보 등의 중심이어야 하지

만 공급에 있어서는 더 이상 독점적 위치가 아니며 오히려 다양한 참여를 촉진시켜

야 함을 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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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권고사항은 1990년 국가건강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1990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으로 제도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

정부 사회서비스부는 지역사회보호에 있어 중심적인 전략적 기관이되 다양한 공공, 

민간자원을 조율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지방정부 사

회서비스부의 설립과 더불어 확립되었던 국가중심 서비스 공급 구조는 다양한 민간, 

영리, 비공식 부분이 참여하는 분담구조로 변화하였다. 이 변화에서의 핵심은 공

급자-구매자 분리(purchaser-provider split)’로 다양한 공급자가 경쟁을 통해 지방정

부와 공급 계약을 따는 형태로 변형되게 된 것이다(Langan, 1998). 이와 같은 정책

적 변화에는 단순히 국가영역을축소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서비스 공급 구조에 시장

의 경쟁원리를 도입시킴으로써 국가독점구조보다 공급자의 이해가 개입되는 것을 약

화시키고 소비자의 이해가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었다(Knapp, 

Wistow, Forder, & Hardy, 1994; Lewis, Bernstock, Bovell, & Wookey, 1996). 

또한 이 개혁은 서비스 공급자간의 경쟁을 통하여 이용자의 선택을 증진시키고, 비

용 효과성을 증대시키며, 서비스의 개선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전제되어 있었

다(Knapp, et al., 1994).

이에 따라 보수당 정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 공급의 시장화 정책을 매우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지방정부에 서비스 공급 계약기간이 끝나면 해당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경쟁적 입찰에 다시 붙이게 하는 의무경쟁입찰제(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CCT)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보수당의 개혁과 정책 추진으

로 사회서비스에 있어 민간 부분의 참여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보수당 집권 당시였

던 1979/80년에는 서비스 공급시간 비중을 기준으로 14%정도에 불과 했던 민간

영역이 집권 직후인 1998/99년에는 40%까지 증가한 것이다(IPPR, 2001). 

하지만 구매 주체가 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장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즉 이용자에게 다양한 선택이 제공되지만 그 선

택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용자가 아니며 다양한 공급자가 경쟁을 해야 하지만 그 경

쟁의 대상이 소비자가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계약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경쟁

을 소비자의 권한을 증진시키고, 이용자의 이해를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선택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그보다도 지방정부와 서비스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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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자원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공급자가

선택이 되고 또 그 계약관계에 의해서 전달과정이 통제되었던 것이다.

  다. 이용자 권한 증진과 협력의 거버넌스 시기(1997년 이후)

'국가 축소(rolling back state)'를 주요 정책 전략으로 최장기간 집권한 보수당 정

부 끝에 악화된 공공 서비스와 여전히 부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제에 대한 광범위

한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신노동당(New Labour)은 '제 3의길(The Third Way)로

표방된 새로운 비전을 주장하며 1997년 선거에서 압승했다.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공공서비스 개혁에 있어서 '시장'과 '경쟁'의 기조를 '협력(corporation)'과 '동반

자 관계(partnership)'로 대체할 것을 표방하였다. 또한 신노동당 정부는 이전 보수

당 정부의 신자유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순수한 시장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공동

체주의(communitarianism)과 이해관계자주의(stakeholderism)의 차별화된 철학을

기반으로 시장주의적 개인주의가 가지는 사회통합에 대한 파괴적 효과를 경계하고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을 구축하고 개인의 권리뿐 아니라 상호적인 사회적 의무

를 창출하고자 하였다(Painter, 1999).

이러한 개혁의 흐름은 영국 사회서비스가 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기존의 시

장화된 전달체계 내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실질화 시킴과 동시에 참여로서 자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결정권을 강화하고, 또한 서비스(돌봄) 제공자로서의 위상

또한 강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민 개개인이 점차 돌봄과 서비스에 있어서 공동의

결정자로, 공동의 파트너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주체의 참

여가 이루어지면서도 그 중 (지방)정부의 역할이 공공의 수호자로서, 전략적 주도자

로서 강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다양한 공공기관간, 공공-민간간의 협력구조가 발달하

고 있다. 이로써 서비스의 확대(투입)나 서비스의 효율화(산출)를 넘어 궁극적인 삶

의 질 변화와 같은 성과(outcome)를 추구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 특성은 다시 말해 공급자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면서 경쟁과 참여

기제를 통해 이용자의 권한 증진(empowerment)를 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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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 정부가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통해 이용자의 이해

가 보다 반영되도록 한다고 했지만 이전 정부가 주로 '경쟁' 그 자체를 유발시키는데

그쳤다면 신노동당 정부는 이용자의 목소리와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에서 이용자의 참여

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서로간의 협력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적 발전

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들 수 있는 것이 직접 지불제(Direct Payment)와 개인 예산

제(Individual Budget)이다. 이전 보수당 정부가 선택권 증진을 추진했어도 그 선택

의 주체가 지방정부였던 까닭에 그것이 직접적인 이용자의 권한 강화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었던 반면 신노동당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접 지불제는 이용

자에게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는 현금을 지급하여

실질적 선택권을 이전시키는 것으로 권한증진 측면에서 한 층 진일보한 제도적 장치

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보수당 정부 말기에 도입되었으나 신노동당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직접 지불제가 일면 시장적 선택권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면 개

인 예산제는 서비스 전달과정으로의 직접 참여를 통해 개인의 결정권을 강화시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7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Care 

Quality Commission, 2010) 개인 예산제는 기존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로부터 제

공되는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기제를 통해 투여되는 사회서비스 관련 예산을 통합

하여 대상자가 직접 참여하여 대상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직접 지불제를 포함한 다양

한 서비스와 수급 방법 등을 계획하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Care Service 

Improvement Partnership, 2006). 이를 통해 대상자가 직접 자신을 위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조직할 수 있고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개발되는 것이다

(CSCI, 2006).

대상자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돌봄(care)에 있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비공식

수발자(informal carer) 역시 신노동당 정부에서 돌봄의 역할을 함께 분담하는 주체

로 인식하고 수발자에 대한 지위와 지원을 확대하였다(CSCI, 2006). 수발자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고 지방정부에서의 별도의 욕구사정이 1995년에 이미 도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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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신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00년 이들을 위한 별도의 사회서비스를 지

방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되었다. 2002년 고용법(Employment Act)을

통해서는 장애 아동의 부모가 유연한 노동시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4

년 수발자(기회평등)법(2004 Carers (Equal Opportunity) Act)에는 지방정부에게

수발자의 사회통합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보다 포괄적인 법적 책임을 부과하였다. 

2006년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개선된 서비스를 포함한 신수발자협약(New Deals for 

carers) 계획이 제안되었고, 2006년에는 유연한 노동시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장애아동 부모에서 모든 성인 수발자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정책 변화들은 시민을 소비자로 인식하기 보다는 참여하고 결정하고 책임

을 공유하는 주체로 인식하는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보다 분명한 거버넌스로의

전달체계 패러다임 변화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간, 공공-민간간 협력

체계 발전에서 드러나고 있다. 신노동당 정부 초기에 보수당정부의 의무경쟁입찰제

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최고의 가치(Best Value) 체제는 서비스 계획에 있어 사

용자, 시민, 지역사회 참여를 명시하였으며 최고의 가치 수행 계획(Best Value 

Performance Plan)을 공공과 공유하고 평가에 있어서도 사용자 여론조사 등을 활용

하는 등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 기제들이 포함되어 있다(Boyne, 1998). 

이러한 지역단위의 참여와 협력 체계는 현재 지역협정(Local Area Agreement, 

LAA)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김보영, 2009 참조). 지역의 서비스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 3개년 단위로 중앙정부와 우선순위를 합의해 체결하는

이 협정은 지역 내 다양한 공공기관과 지역단체들이 참여하는 지역전략협의체(Local 

Strategic Partnership)가 중심이 된다(CLG, 2007).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모든 예산

의 지출 타당성을 검토하는 포괄적 예산 검토(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의 결과에 따라 198개의 지방정부 수행평가 지표가 선정된다. 그러면 각 지역의 지

역전략협의체는 이 중 최대 35개의 우선 지표를 선정할 수 있으며 각각의 수량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방사무소인 정부 사무소(Government 

Office)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데 지방정부가 이 협상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이용

자, 지역 단체와 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과 협의를 거칠 것을 명

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근거가 얼마나 충실한가에 따라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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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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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패러다임의 변화

차지할 수 있다. 또한 수행평가 지표도 투입이나 산출이 아닌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

도, 청소년 재범률, 비만률, 암질환 사망률, 장애인 취업률 등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궁극적 성과(outcome)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CLG, 2009).

이러한 지역협정이 사회서비스뿐 아니라 전반적인 공공서비스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면 최근 대표적인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혁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

는 노인 프로젝트 파트너십(Partnerships for Older People Project, POPP)은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적용된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에서 2008년까지 19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0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지역내 정부, 보건기관, 의료기관, 지역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예방중심의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내 노인들의 병원 입원률을

낮추고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비율을 늘림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과 동시에 예산 절감 효과까지 거두는 정책이다(Department of Health, 2006a, 

2006b). 이를 통해 입원률이 감축함으로 인하여 이 프로그램에 대한 1파운드 지출

마다 1.20파운드 절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관련 삶의 질 지표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에서도 비 프로젝트 지역에 비해 프로젝트

지역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 진행에서

대부분의 지역(93%)에서 계획과 구성단계에서부터 지역 노인(단체)을 참여시키고

77%에서는 평가과정에서도 참여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Department of Health, 

2010).

3. 결론

지금까지 영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과정을 패러다임 변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적 수준에서 사회 정책, 특히 전달체계에서의 패러

다임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이어서 영국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알아보았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사회서비스는 이미 Peters & Pierr 

(1998)가 지적한 것처럼 매우 분명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신노동당 정부하에서 최근까지 거버넌스의 패러다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매우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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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사례들을 발견해 볼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고찰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조류에 맞춰 시장 중심의 패러다

임은 과거의 것이며 이제는 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주장하기 위

한 것은 아니다. 이미 언급 하였듯이 서구 복지국가라고 해서 모두 거버넌스 패러다

임이 동일한 수준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이 역시 그 나라의 역사적 경험, 제도

적 환경, 사회적 문제와 욕구, 문화적 특성들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특히 우

리나라에 있어서는 국가주의적 전통과 발전국가의 패러다임의 강한 영향이 남아있다

는 점에서(김의영, 2009) 이와는 거리가 있는 거버넌스의 패러다임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거나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거버넌스가 어떤 '바

람직한' 방향으로만 전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거버넌스가 시장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지만 거버넌스 역시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인

식해야 할 것이다(라미경, 2009).

특히 영국의 사례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도 일면 당연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영국

과 같은 사회서비스 발전 과정을 겪은 것도 아니고, 이 같은 뚜렷한 전환을 경험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외국의 경험

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함의란 사회서비스의 발전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를 경험

하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응이 논의되고 이루어 졌으며 여기에서 드러

난 문제가 무엇이었고, 또 어떠한 변화에 따라서 또 다른 대응 양식이 나타나는가

하는 과정상의 고찰일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복합적이다. 관료적이고 권위적

인 전통적인 국가 주도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더불어 여성의 노동참여 증가, 가족 구조의 변화 등으

로 인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욕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고속성장 시대가 종언을 고

하고 역시 반복적인 세계적 경제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아직까지 복지지출 수

준이 낮다는 것을 제외 하면 복지의 재정적 압력이 적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복지 경영'이 단지 서비스 전달의 효율화에 한정된 개념이라면, 서구의

특정한 시기의 패러다임을 차용하기 위한 개념이라면 현재적 문제들을 대응하고자

하는 개념으로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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